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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Trump administration initiated a new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that strengthened NAFTA's rules of origin to enhance protectionism while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trade agreements rather than completely abolishing them. This study focuses on the 
behavior of firms motivated to influence the government to practice protectionist trade by analyzing 
the rules of origin verification and adopting the political economics model. This paper explains the 
process of endogenous determination of the stringency of rules of origin verification as a non-tariff 
barrier using the lobbying model. Comparative static analysis shows that the more efficient 
technology a domestic firm has and the more government prefers to raise political contribution, the 
more is verification likely to be strict. This suggests that a rationale exists to maintain a free trade 
agreement in the form of the new agreement (USMCA) without abolishing the current NAFTA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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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4년 1월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발효된 협정

은 총 15건, 국가 수는 52개국에 이르고, 한-중 

FTA는 2018년 2월 정식 서명 되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는 앞으로도 그 외연이 확대될 전

망이다. 그러나 FTA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 혜

택 부여 여부의 중심에는 원산지인증이 존재하

고, 인증을 위해서는 원산지규정 준수가 반드

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산지규정의 준

수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행정적 절차가 사후

검증(origin verification)이다. 원산지규정 사후

검증은 기본적으로 무역굴절현상(trade deflection)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

로 자국의 시장보호를 통해 후생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

정 국가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세수확보 및 

자국시장에서의 부정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수

단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수입국

은 사후검증을 통해 수입 물품이 원산지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하고, 규정 위반이 

발각되면 고율의 관세를 추징하거나 손해배상

을 청구함으로써 해당 재화가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수출국 기업 활동에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이는 수입국 정부의 원산지규정 사

후검증 시행이 자국의 사회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자

국의 민감한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수단

으로 사후검증을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

할 수 있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NAFTA 발효 

이후 전략적으로 세수 손실이 큰 분야를 중심

으로 사후검증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유럽연합도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특정산업

을 중심으로 검증을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

다. 미국의 경우 PTI(priority trade issues)로 선

정된 분야인 자동차, 섬유, 의류 등에 대한 검증

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Jo, 

Mi-Jin and Min-Sung Kim, 2017), 간접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EU의 경우 한국산 수입물

품에 있어서 전기전자, 전기류, 섬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요청해 오고 있다(Origin 

Verification Brief 2016-3호(2016.8.4.) 참조). 

최근 국제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각국은 원산지규정 및 

사후검증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

부가 보호무역의 관점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대

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자료에 의하

면 2019년 1월 3일 “The Economist"는 ”The 

Trump administration is weaken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이라는 제목을 통해 트럼프 행

정부가 설계한 복잡한 원산지규정이 무역거래

를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은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규정을 복잡하게 제정함으로써 북미의 

자동차생산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드

러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자국시장의 적극적

인 보호를 원하는 역내 국가들의 무역정책 결

정에 시사 하는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

은 원산지규정의 엄격한 설계 또는 제정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원산지규정의 준수여부를 확

인하는 절차인 사후검증제도 또한 자국시장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이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에서처럼 한

-EU FTA, 한-미 FTA 발효 이후 원산지 사후검

증의 빈도가 전략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했

던 현상과 최근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보호

무역주의의 정치적 확산 등을 고려하면 향후 

협정국가들 간 사후검증의 빈도는 점차 증가하

고, 그 엄격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Ⅱ. 관련 연구 및 이론적 고찰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기존 연구문헌들 가운

데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에 대한 경제분석적 논

의는 상당히 간과되어 왔다. 경제학적 방법론

에 따른 연구는 Krishina (2005), Falvery and 

Reed (1998) 및 Woo Han-Soun, Hwang Seok-Joon 

and Hwang Uk (2018) 등에서 제한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관세 및 보조금을 비롯하여 

무역정책의 정치적 결정과정과 관련하여 Bernheim

과 Whinston (1986)의 ‘메뉴경매(menu auction) 

모형’을 발전시킨 공동대리인 모형(common 

agency: Grossman and Helpman (1994, 19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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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b)), 경쟁이론(contest theory; Konrad (2000)), 

중위투표자 이론(median voter theorem; Mayer 

(1984)), 및 확률투표자이론(probabilistic voting 

theorem; yang(1995)) 등의 다양한 현대 정치

경제학적 분석모형을 응용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시장보호의 수단으로서 특별

히 사후검증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산

지규정 사후검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그 엄격

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함의를 현대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최초로 분

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가 사회후생에 미치

는 효과분석에 초점을 맞춘 Krishina (2005), 특

혜관세 혜택의 자격을 결정하고, 자원의 분배

에 영향을 미치며 무역굴절현상을 억제하는 등

의 사후검증제도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 

Falvey와 Reed (1998) 및 동학적 관점에서 사후

검증제도 시행의 엄격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 

Woo Han-Soun, Hwang Seok-Joon and Hwang 

Uk (2018)과는 차별적인 접근방법을 따른다.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는 관련 기업들의 이

해에 첨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관련 해외 정부들이 전략적 관점

에서 정책의 향방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관세 

및 보조금 등의 주요 무역정책과 유사하게 정

치적 관점에서 정책결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rossman and Helpman이 발표한 일련의 

연구(1994, 1995a, 1995b)들은 관세결정과정을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이익집단들의 영

향력 행사에 따른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사후

검증제도가 관세와 유사한 보호무역 정책효과

가 있으며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인이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Grossman and Helpman 

(1994, 1995a, 1995b)이 제시한 선거자금헌금 

모형에 따른 산업로비를 통하여 사후검증 정책

의 엄격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

하고 그 균형결과에 따른 비교정태 분석 결과

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접근과 유사하

게 Lee Jong-Min (2014)은 전략적 수출보조금 

정책이 정치적 시장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로비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전략적 무역정책의 

논의를 확대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특정 

재화가 거래되는 국내시장에서는 개방 전 국내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나 자유

무역협정에 따라 동일재화를 생산하면서 국내

시장 진입을 모색하는 외국기업에게 개방된다

고 가정한다. 외국경쟁 기업의 시장진입에 따

라 이윤하락에 직면하게 된 국내기업은 이윤감

소 최소화를 위하여 정부가 원산지규정 사후검

증절차를 더욱 강화하기를 선호한다. 이에 따

라 국내기업은 엄격한 사후검증제도 시행을 대

가로 정부에 대하여 정치헌금을 약속하는 이익

단체로서 활동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어서 정

치시장(a political market)에서 비관세 정책수

요자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이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하여 논의의 함의를 살펴볼 예정이지만 외국기

업의 로비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기업 로비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

였다. 한편 국내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기업은 

원산지규정 검증횟수가 늘어날수록 국내시장

진입 한계비용이 증가하여 이를 회피하려는 경

향이 있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사후검증제도가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시행된다면 원산지규정 

미준수 사실이 발각되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가 박탈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

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III.1절 

및 III.2절에서는 Grossman 과 Helpman (1994, 

1995a, 1995b)이 제시한 정치헌금함수를 고려

하여 사후검증제도 엄격성의 잣대로서 검증횟

수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기

본모형을 제시한다. III.3절에서는 이익집단의 

로비모형을 통하여 내생적으로 도출된 최적사

후검증 정책의 방향과 로비활동에 따른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IV장에서는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파라미터들의 변화가 내생적으로 결정된 

최적사후검증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정

태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V장에

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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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의 
엄격성에 관한 기본모형

1. 모형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익

집단의 영향력 행사에 따른 내생적 정책결정 

모형을 기초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익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는 항상 유권자들의 사회후생만을 극대화시키

는 정책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

서도 후자의 관점에서 정부의 구성원인 정치인 

자신의 재선이나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기

부금(political contribution) 확보라는 정치인으

로서 매우 현실적인 목적을 고려하는 경우에 

초점을 둔, 소위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자를 고

려하여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시행이 얼마나 엄

격하게 시행되게 되는지 고려하고자 한다. 

Magee, Brock, and Young (1989)은 정치집단

의 선거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캠페인 활동의 

재정적 지원을 정치기부금(political contribution)

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이익집단의 재

정적 후원・기여를 정치기부금이라고 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Grossman과 Helpman (1994, 

1995a, 1995b)의 이익집단 로비모형을 기초로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국

내시장에서 조업 중인 기존 독점기업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지속시키고자 근시안적인 정부

에 정치기부금을 제공하면서 사후검증제도 결

정과정에서 이익집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경우 입안되는 사후검증의 엄격성과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동대리

인 모형에 근거하여 정치적 시장에서 이익집단

으로서의 독점기업과 근시안적인 정부 간에 암

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 따라 정치적 균형

으로서의 사후검증제도의 엄격성 결정이 이루

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치경제학적 모형은 

위 <Fig. 1>에서 소개되는 전형적인 3단계 순

서를 가정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3단계 가운데 

1 단계에 해당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따라서 1단계의 논의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사후검증 엄격성의 내생적 결정구조

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다음 소절에서 자세

한 내용이 소개된다. 즉, 1단계에서는 사후검증

이 단위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시행되는가를 

나타내는 검증제도의 엄격성 결정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소개되고 이것이 결정되

면 국내시장 진입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

며,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과 해외진입 기업이 

최종적으로 생산량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는 순서를 가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단

계 순차적인 분석구조 가운데 1단계 분석모형

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2. 1단계 사후검증제도의 엄격성 
결정: 정치경제학적 접근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 시행의 엄격성에 

대한 내생적 결정을 살펴보는 모형구조는 정부의 

사후검증 정책방향이 국내시장에서 조업하는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모형은 자유

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본국(domestic country), 

외국(foreign country)으로 구성된다. 본국의 

국내시장에는 특정제품을 생산하여 독점이윤

을 획득하는 유일한 국내기업이 존재하고, 이

Fig. 1. 3 Stage Analytical Model

3

Decision on
the Stringency of Verification

1

Foreign Firm's
Entry Decision

2

Quantity
Competition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의 엄격성에 대한 내생적 결정과 함의 : 근시안적인 정부에 대한 로비모형을 중심으로  207

때 대체적 관계를 갖는 동종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는 외국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국내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 분할을 고려한다. 

그러나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되었다

고 가정하면 외국기업은 수출 시 원산지규정을 

반드시 충족해야지만 특혜관세 혜택을 통해 가

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

(FTA)을 통해 기존의 관세장벽은 제거되었지

만, 이때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서 원산지 

규정이 역할을 하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역외국가들이 저관

세국을 경유하여 고관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

려는 무역굴절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협정관세 적용의 엄격성을 조정함으로써 보호

무역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Lee Ki-Dong, 

2008). 국내시장에 외국기업이 시장진입을 기

도하는 경우,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독점이

윤을 누리고 있는 국내기업은 고려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호소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쟁기업의 등장으로 시장이 

분할되고 이윤하락 가능성에 직면한 국내기업

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

록 정부의 사후검증제도가 해외기업에게 진입

장벽이 되는 정치적 노력을 찾게 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국내기업이 이를 위해 이익집단으로 

정치기부금 제공 등의 로비활동을 통해 집단적 

영향력을 모색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사후검증 제도는 관세부과를 통해 수・출입 

제품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 

및 기업의 후생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비관세 수단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국내기업은 근시안적인 

정부의 사후검증 정책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도

록 정치기부금을 약속하고, 정부는 약속한 헌

금을 고려하여 사후검증제도의 엄격성을 결정

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동대리인 모

형(common agency model)에서 고려될 수 있

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한편 사후검증제도

의 엄격성을 결정하는 근시안적인 정부의 관점

에서 정치기부금과 함께 고려해야하는 변수는 

사후검증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의 지불이다. 

원산지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검증은 

그 방법이 직접검증이냐 간접검증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검증에 따른 행・재정

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발생비용은 정부

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후생은 정치

기부금에 대해 증가함수가 되고, 정부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치기부금과 사후검

증 정책 수행에 따른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정

치적 균형으로서 사후검증제도의 엄격성 정도

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3. 기본 분석모형: 국내기업의 
목적함수와 정치기부금 계획

국내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에 따른 관세부과 여부의 

제약이 존재하고, 이러한 제약 하에서 결정될 

수 있는 기대이윤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관세회피행위 방지의 

목적을 가지는 원산지규정과 사후검증 절차에

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관세회피를 목적

으로 원산지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Fisman (2008)은 관세회피의 목

적으로 중계지를 통한 간접무역이 존재하고 있

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Stoyanov (2012)

는 캐나다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관세회피의 

목적으로 원산지규정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힌바 있다. 따라서 수출

가격의 변화와 가격경쟁력 확보의 관점에서 기

업들은 기본적으로 원산지규정 위반의 유인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국내시장에서 조업 중인 

독점기업은 외국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시장분

할과 이에 따른 이윤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독점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전개하여 정부가 원

산지규정 사후검증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

하도록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경제학

적 모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1) 국내기업의 목적함수

 국내기업은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억제하

기 위해서 원산지규정 또는 사후검증을 강화하

는 방식으로 무역정책이 설정되기를 원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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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검증 행위에 초점을 두

고 있기 때문에 사후검증 행위의 강화, 즉 검증

횟수의 증가를 고려한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사후검증 강화를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사후검증 정책방향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후검증

의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관세회피 유인을 가

지는 외국기업의 제품이 원산지규정 미충족으

로 적발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내기

업은 자국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가능

성 또한 높아진다. 이제 국내기업이 직면하게 

될 시장은 외국기업의 시장진입 여부에 따라 

독점과 과점시장 두 가지 유형인 경우를 가정

해보자. 이때 독점시장이 유지될 경우 또는 과

점시장이 될 경우 국내기업의 이윤함수는 다음

과 같이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1)


     (2)

 식(1)은 국내기업이 자국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경우의 이윤을, 그리고 식(2)는 

외국기업의 진입에 의해 시장이 분할 된 경우 

누릴 수 있는 이윤을 나타낸다. 상첨자 은 국

내기업이 독점인 경우를 나타내고, 는 과점인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 또한 국내기업의 한계

비용은 (>0)로 일정하다. ∙는 국내시장의 

역수요함수를 나타낸다. 한편 외국기업이 성공

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경우 이윤함수는 식(3)

과 같이 정의한다.

    (3)

 이때 식 (3)의 비용함수는 외국기업이 생산

과 국내시장 진입에 필요한 한계비용을 나타내

고 있는데, 는 일정한 값을 갖는 단위생산 비

용을, 은 국내시장 진입 시 단위판매 당 추

가로 부담하게 되는 한계진입비용을 각각 나타

낸다. 사후검증이 엄격해 진다는 것은 검증횟

수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외국기업이 

그 진입비용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초

과하게 되거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최혜국 관세혜택은 철회

될 것이며 외국기업은 매우 높은 관세부담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단

순화를 위해 외국기업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

지 못하여 높은 관세장벽에 직면하면 사실상 

국내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사후검증 횟수가 매우 엄격하게 시행된

다면 한계진입비용함수 는 외국기업이 진

입을 포기하게 되는 고율의 관세장벽 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즉 관세회피 유인을 가지

는 외국기업은 사후검증이 엄격해질수록 원산

지규정 미충족 여부가 발각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고율의 관세를 지불하고 상품

을 수출하게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

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논의가 

전개된다. 즉, 엄격한 원산지규정 사후검증 절

차에 따라 매우 강도 높은 검증횟수가 시행된

다면 은 결국 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기업이 조업하게 되는 시장구조는 외국기

업의 진입여부에 따라 독점과 과점으로 나뉘

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

벽모형(entry barrier model)의 관점에서 사후

검증 엄격성에 따른 확률에 의해 시장구조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이윤

함수는 독점과 과점시장에서 조업할 확률을 고

려한 기대이윤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총 

기대이윤은 독점시장이 유지 될 경우 얻게 될 

이윤과 과점시장에서 얻게 될 이윤의 확률분포

에 따른 합이 되므로, 아래 식 (4)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식(4)에서 은 독점시장

에서 조업할 확률이며 은 과점시장에서 

조업할 확률을 각각 나타낸다. 이때 확률 은 

검증횟수 에 대해 증가함수라고 가정한다. 아

래 식(4.1)은 국내 기업은 독점 또는 과점시장

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수준의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이 실시되

도록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부를 하는 경우의 순기대이윤함수를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은 정치적 기부가 없을 경

우의 총독점이윤, 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하여 독점기업이 이익집단으로서 정부에 제

공하는 정치기부함수를 각각 의미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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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원산지규정 사후검증횟수와 정치기부금

액을 일대일 대응시키는 정치기부계획(the political 

contribution schedule)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연스러운 논리전개를 위하여 는 의 증가

함수로 가정한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순기대이

윤은 총기대이윤에서 정부에 제공한 정치기부

금을 뺀 나머지로 정의한다.

 
   

  (4)

    (4-1)

위의 식(4)에서 나타난 국내기업의 기대이윤함

수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

첫째로, 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국내 관세

당국의 사후검증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원산지

규정 미 충족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의 적발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국내시

장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은 강화된다. 이를 통

해서 사후검증횟수의 빈도와 국내기업의 독점

시장 유지확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서 이 확률과 사후검증횟수로 나타내어

지는 제도의 엄격성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

족한다고 가정한다.

국내기업의 독점시장 유지확률 은 사후검

증횟수 의 증가함수이며 오목성(concave) 가

정을 만족한다.

   ′ ″ (4-2)

두 번째, 국내시장이 외국기업 진입으로 인

해 과점시장으로 변하더라도 사후검증의 엄격

성을 강화하기 위한 검증횟수의 증가는 국내기

업의 급격한 이윤감소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엄격한 사후검증절차는 기본적으

로 국내기업의 독점이윤 유지를 위해 외국기업

의 시장진입을 억제(entry deterrence)하는 일

종의 비관세장벽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기업의 한계진입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어, 비록 국내기업의 로

비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시장에 진입한다

면, 사후검증횟수와 국내기업의 과점시장 이윤

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기업의 과점이윤 
는 원산지규정 

사후검증횟수 의 증가함수이며 오목성(concave) 

가정을 만족한다. 여기서 국내기업이 과점시장

에서 조업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더 이상 정부에 대하여 정치적 기부를 고려할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  ′′  (4-3)

세 번째, 식 (4)의 기대이윤함수에는 명시적

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식 (1)과 (2)에서 정

의된 국내기업 이윤함수에서 나타나는 한계생

산비용()은 일정한 값을 갖는 파라미터로 가

정한다. 또한 식 (3)에서, 외국기업의 이윤함수 

또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한계생산비용()의 

함수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단순

화를 위하여 일정한 값을 갖는 한계비용  및 

 를 파라미터 값으로 가정한다. 

 2) 정부의 목적함수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를 

시행하는 정부가 근시안적인 경우의 목적함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max .

여기서 은 국내기업이 이익집단으로서 

정부에 제공하는 정치기부금을 나타내고 

은 정부의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 시행에 따

른 모니터링비용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여기

서 모니터링 비용 은 볼록성 성질을 만족한

다고 가정한다. 즉, ′과 ′′이다. 이

때 파라미터 는 국내기업으로부터 획득하는 

기부금과 원산지규정 검증시행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부의 주관적인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

고 있다. 파라미터 는  범위에 놓이기 된

다. 그러므로 근시안적인 정부가 궁극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사후검증제도의 엄격성은 정치

기부금과 모니터링 비용의 격차를 가장 크게 

하는 횟수가 될 것이다. 

 

 3) 국내 독점기업의 목적함수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에 직면하는 국내



210  무역학회지 제44권 제2호 (2019년 4월)

기업은 비관세장벽을 구축하여 외국기업의 시

장진입을 억제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독점

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는 

경제주체이다. 국내기업의 이러한 이해관계는 

정부로부터 자신의 독점이윤을 보호 받기 위해 

일종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국내기업이 정부로부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받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

로 고려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

은 정부의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 시행의 엄

격성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하여 자신의 지대보호에 노력하는 경제주체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Bernheim and 

Whinston(1988), Grossman and Helpman(1994, 

1995a, 1995b) 및 Dixit, et. al(1997) 등의 연구

에서 제시되는 공동대리인 모형을 응용하여, 

국내기업을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를 시행

하는 근시안적인 정부에 정치기부를 통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가정하

고 모형을 전개한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목적

함수는 독점이윤 및 과점이윤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이윤에서 정책입안자(정부)에게 제시

하는 정치기부금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된다.

 


 .

다음으로는 국내기업이 정부에 제시하는 정

치적 기부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자. 국내

기업의 로비활동에 따른 최적 기부금의 크기는 

정확히 원산지 규정제도가 시행되지만 국내기

업이 기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편익과 기부

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정부편익의 크기를 무

차별적으로 만드는 기부금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기부금은 국내기업이 기부

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부의 편익보다 기

부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정부 편익의 크기가 

약간 큰 정도로만 계획될 것이다. 즉, 국내기업

이 원산지 규정제도가 시행되지만 정치기부를 

하지 않을 때의 근시안적인 정부의 편익은 다

음과 같다;

 .

즉,  에서 는   을 의미하고 이 경

우 정부의 목적함수를 극대화시키는 사후검증 

횟수를 라고 하면 이는 ∈arg  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사후검증 횟수 가 시행되

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정부 편익을 

라고 하자. 

따라서 이 경우 국내기업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max    ≥



즉, 국내기업은 근시안적인 정치인이 운영하

는 정부의 편익이 적어도 

  수준이 되도록 정

치기부금을 계획하는 제약조건 하에서 자신의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이때 국내

기업이 계획하는 정치기부금 스케줄은 

Bernheim and Whinstion(1984) 및 Dixit, 

Grossman and Helpman(1997)에서 제시되는 

공동대리인 모형(common agency model)에서 

논의된 바 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이익집단으

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기업이 전

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서 국지적 신뢰성

(local truthfulness)에 바탕을 둔 것이다.

 

  


  

   .

즉, 국지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국내기업의 

정치기부금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근시안적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최적 사후검증 횟

수는 정부가 관리하는 사후검증 제도의 엄격성

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시장에서의 기대이윤

을 극대화하려는 국내기업이 제시한 정치 기부

금 가운데 정부의 사후검증 시행에 따른 비용

을 차감한 값을 극대화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된

다는 것이다. 위에서 국내기업이 제시한 정치

적 기부금 계획 은 근시안적인 정부가 한계

적으로 사후검증 횟수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하

기 위하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추가적인 비

용만큼을 정확히 보상해주는 것이 된다.

<Fig. 2>에서는 이익집단으로서 국내기업이 

근시안적인 정치인(정부)에게 제시하는 정치적 

기부계획에 따른 국내기업의 보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국내기업이 독점을 유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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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획득할 수 있는 이윤수준
은 사후검

증 횟수와 무관하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따라 

복점이 되는 경우 국내기업의 이윤수준
은 

사후검증이 엄격해지면서 점차 증가하고 만일 
에 이르게 되면 독점이윤 수준

에 도달하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후검증 횟수가 
에 도달하면 원산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외국 

기업은 극단적으로 엄격히 시행되는 사후검증

절차 때문에 규정 미준수가 발각될 확률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치르게 될 비용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아예 국내시장진입을 포기하

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검증의 엄격

성 정도에 따라 국내기업은 독점시장에서 조업

하게 되거나 복점시장에서 조업하게 되는 가능

성이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기업

의 목적함수는 독점 혹은 복점 시장에서 조업

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이윤에서 사후검

증 시행횟수에 따라 계획되는 정부에 대한 정

치기부금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2>에서는 사후검증 횟수증가는 계획되는 

정치기부금의 크기에 비례하고 있는 것을 보이

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사후검증 횟수가 증가

하면서 국내기업의 목적함수는 증가했다가 약

속되는 기부금의 크기가 커지면서 점차 감소하

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후검증 횟수가 

에 이르게 되면 국내기업의 목점함수는 극대

에 이르게 되고 다음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에서


  

 
. 

따라서 국내기업의 근시안적인 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에 따라 정치적 균형으로 결정되는 사

후검증 횟수는 국내기업의 순기대이윤이 복점

에서의 이윤과 무차별하게 되는   수준이 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익집단으로서 

국내기업이 보다 더욱 엄격한 사후검증 시행

을 위한 로비활동을 전개할 유인이 없다는 것

을 위 <Fig. 2>에서는 나타내고 있다. 즉, 상술

한 바와 같이 더욱 엄격한 사후검증을 시행하

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부금을 더욱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수준 보다 더욱 엄격한 

사후검증 시행을 위해서 더 많은 재원을 정치

적 기부금으로 투입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Fig. 2. Political Contribution Schedules and the Interest Group’s Payo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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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얻게 되는 기대보수는 복점 시장에

서 조업하여 획득하게 되는 이윤 그 자체보다 

작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Fig. 2>

에서는 사후검증의 엄격성 정도가 국내기업의 

기대이윤과 복점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무차별하게 만들 때까지 국내기업의 로비활동

이 전개될 것이라는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Fig. 2> 횡축에 표시된 ‘A’구간에서는 국

내기업의 로비활동이 전개되지만 ‘B’구간에서는 

로비활동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균형 원산지규정 사후검증횟수

다음은 원산지규정 사후검증과 관련된 제도

의 엄격성 정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정부와 국내기업 간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도

출될 수 있는 부분게임 완전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으로서의 검증횟수

를 Grossman and Helpman(1994, 1997)에 따

라 아래 정리를 통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다; 

[정리] (Grossman and Helpman, 1994, 1995a, 

1995b)   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만족

된다면 사후검증의 엄격성과 관련된 게임의 

부분게임 내쉬균형으로 성립할 수 있다;

① 국내기업의 정치기부금 스케줄은 가

능한 범위, 
≤

에서 계획되

어야 한다.

② ∈arg .

③ ∈arg 


 
 

위 정리의 조건 ①은 국내기업이 사후검증 

제도를 시행하는 정치인(정부)들에게 약속하는 

정치기부금은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정치적 균형으로 성

립하는 사후검증 횟수는 정부의 목적함수를 극

대화시키며(조건 ②), 동시에 조건 ③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정부와 국내기업의 결합목적함수

(joint payoff function)를 동시에 극대화시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경기 완전균

형으로서 사후검증 횟수는 국내기업의 기대이

윤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음 일계도함수 조

건을 만족할 것이다. 즉, 정치균형으로서 최적

사후검증 횟수는 조건 ②를 극대화시켜야 하므

로 이에 따른 일계도함수조건을 조건 ➂으로부

터 도출되는 일계도함수조건에 대입해 보면 다

음과 같다;

′   ′  
′     ′ (5)

위 <Fig. 2>에서는 정치균형으로서 도출되

는 사후검증 횟수가 정치기부금 계획이 고려된 

국내기업의 목적함수를 극대화시키는 수준으

로 결정된다는 함의를 살펴본 바 있는데 위 식 

(5)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식 (5)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사후검증 횟

수, 와 국내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사후검증 

횟수, 를 아래 보조정리에서 간단히 비교해 

보자.

 

[보조정리] 국내기업이 선호하는 사후검증 

횟수와 로비활동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결정

되는 사후검증 회수는  의 관계에 있다.

(증명) 

이에 따른 함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식 

(6)에서 나타난 국내기업의 기대이윤을 사후

검증 횟수 에 대하여 일계미분한 식은 다음

과 같다;

′     ′  
′     (6)

위 식 (6)를 정치적 시장에서 결정되는 에

서 평가해 보면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의 부호

는 양의 값을 갖는다. 즉, 모든  범위에 존

재하는 사후검증 횟수에 대하여 ′  이므

로 ′  이다. 여기서 ′  인 이

유는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정

부의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이 엄격하게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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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외국기업의 한계진입비용을 높임으로써 

경쟁자인 국내기업의 이윤수준을 높이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이는 식 (3)에서 정의된 외국기

업의 이윤구조를 살펴보면 명확하다. 

즉, ′   ′


. 또한 모든 에서 평

가해 보면 
≥

 이다. 이는 국내기업

이 로비활동에 참여하는 유인으로 볼 수 있다. 

국내기업의 독점시장에서 이윤 및 복점시장에

서의 이윤을 사후검증횟수에 대하여 오목함수

이므로 두 시장에서의 기대이윤 또한 오목함수

이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사후

검증 횟수, 에서 식 (5)를 평가하면 음의 부호

를 갖는다. 이는 국내기업의 기대이윤을 극대

화하는 사후검증 횟수와 정치적으로 결정

되는 그것을 비교하면  을 의미한다.

위의 보조정리에서는 국내기업은 정치적으

로 선택되는 원산지규정 사후검증 횟수가 자신

이 가장 선호하는 횟수에 가깝게 결정될 수 있

도록 로비활동을 강화하는 유인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모든 함

수관계가 암묵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사후

검증의 엄격성을 나타내는 횟수가 모형을 구성

하는 주요 파라미터와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

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비교정태분석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함의를 간

접적으로 살펴본다.

Ⅳ. 비교정태분석: 최적사후검증 
횟수와 파라미터와의 관계

지금까지 논의된 <Fig. 1>의 1단계에서 결정

되는 최적 사후검증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를 

2단계 균형게임의 형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1단계 부분게임에서 국내기업은 기대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최적의 사후검증 횟수에 따

른 정치기부금(political contribution) 스케줄을 

정부에 제시한다. 2단계 부분게임에서 정부는 

제시된 정치기부금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궁극

적으로 정치기부금과 모니터링 비용의 합을 극

대화하는 사후검증 정책(횟수)을 결정하게 된

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사후검증 정책은 국

내기업의 기대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 결정

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시

장에서 결정된 최적의 사후검증 횟수 와 기

본모형에서 가정한 바 있는 국내 및 외국기업

의 한계생산비용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와의 관

계를 확인하면, 최적 사후검증 횟수와 파라미

터와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분석모형에

서 가정한 파라미터는 국내기업의 한계생산비

용  , 해외기업의 생산비용  및 근시안적인 

정부가 부여하는 정치기부금에 대한 주관적 중

요성 이다. 따라서 정치균형으로서 최적 사후

검증이 도출되는 일계도함수 조건 식 (6)을 이

용하여 1) 국내기업의 한계생산비용의 변화가 

최적 사후검증 횟수에 미치는 영향, 2) 해외기

업의 한계생산비용의 변화가 최적 사후검증 횟

수에 미치는 영향 및 3) 이익집단으로서의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정치기부금에 대하여 근시안

적인 정부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중요성이 최

적 사후검증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간략

히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식 (5)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일계도함수조건을 근시안적인 

정부의 목적함수의 일계도함수 조건에 대입하

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   
  ′  
 


′ 

(7)

따라서 식 (7)을    의 형태를 

가진 음함수로 정의해 보자. 식 (7)에서는 사후

검증 횟수에 함수로만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는 모형에서 가정한 파라미터 , , 및 의 함

수이다. 이는 모형에서 가정한 파라미터가 기

업의 생산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정] 논리적인 비교정태분석을 위하여 다

음 결과들을 가정하기로 한다;

① 




 : 사후검증제도가 한계적으로 

엄격해지면서 복점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기

업의 이윤증가 속도는 국내기업의 한계비용이 

증가하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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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후검증제도가 한계적으로 

엄격해지면서 복점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기

업의 이윤증가 속도는 해외기업의 한계비용이 

증가하면 더욱 증가한다.

③ 




 : 사후검증제도가 한계적으로 

엄격해지면서 복점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기

업의 이윤증가 속도는 근시안적인 정부가 정치

기부금 모금에 몰두할수록 증가한다.

[결과 1] 잘 알려진 음함수 정리(the implicit 

function theorem)를 이용하면 국내기업의 

한계비용의 변화가 최적 사후검증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여기서,

 


 ′′ ′′′
′

 
′′ 


′′

.

그러나 




 ′




′




  




의 부호는 판단하기 어렵다. 가정에서 






이므로 









에 대한 부호

는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고려해 보자. 

국내기업이 독점 또는 복점시장에서 조업하는 

경우, 이윤극대화 1계도함수 조건을 고려하면 

위 조건은 
 

 이며 


 

 ′ 이다. 따라서 국

내기업이 한계비용 증가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는 독점기업의 순간 이윤감소속도와 복점기

업의 그것을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의

에서는 가능한 조건들의 모두 고려하여 그로부

터 나타나는 함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1-1] 









 : 정상적인 수요함수의 

경우, 완전경쟁시장에서 조업하는 기업과 독점 

기업을 비교해 보자. 두 기업이 동일한 비용조

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계비용 증가

에 따른 이윤감소속도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조

업하는 기업의 경우가 클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즉, 시장에 경쟁자가 많을수록 한계생산비

용의 증가라는 기술퇴보에 직면한 기업의 이윤

감소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

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 고려되는 복점의 경우

가 극단적인 두 시장의 중간적인 사례이므로 

한계비용증가에 따른 이윤의 감소속도가 독점

보다 복점 기업이 더 큰 경우로 보고 함의를 설

명한다. 이 경우 


이므로 위의 두 결과를 

고려하면  으로 볼 수 있으며, 정치적 

균형으로서 최적 사후검증 횟수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과와는 사뭇 다른 함의를 나

타낸다. 즉,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한계생산비

용이 증가할 경우 이윤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

윤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제품의 국내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더욱 강력한 유

인(incentive)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즉, 국내기업의 한계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윤이 감소하게 되는데 복점 의 경우에 이윤

감소 폭이 커지는 경우로 보았으므로 이를 만

회하고자 국내기업은 사후검증이 엄격하게 시

행되도록 로비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로비모형은 더욱 강력한 사후검증이 시행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원이 기부금으로 지출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는 사후검증 시행횟수가 증가할수록 정부의 비

용은 급격히 늘어나는 가정′ ′′을 채

택하고 있다. 이익집단으로서 국내기업의 정치

기부금 계획이 한계적으로 늘어나는 정부의 비

용만큼을 정확히 충당하므로 한계비용이 상대

적으로 불리해지는 국내기업의 로비 부담은 급

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Fig. 2>가 주

는 함의는 국내기업의 한계비용 증가가 독점이

윤 및 과점이윤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치적 균형에서는 사후검증 횟수

의 상대적인 감소로 나타나는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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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 경우는 일반적인 사

례는 아니지만 균형이 주는 다양한 함의를 파

악하기 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2]는 다음 

두 가지로 경우로 나누어 판단해 볼 수 있다.

  ′




′




 





(1)

  ′




′




 





(2)

⑵의 경우는 앞선 경우 [1-1]과 동일하게 




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⑴의 경우는 




을 의미하여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

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국내기업의 한계

비용 증가에 따른 이윤 감소 속도가 시장이 복

점인 경우에 더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

에 따라 국내기업은 기대이윤 감소에 따른 손

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로비를 더욱 적극

적으로 강화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 2] 다음으로 해외기업의 한계비용의 변

화가 최적 사후검증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추론해 볼 수 있다.




 



여기서 


′




  




에 대한 부호는 직접적으로 판별하기 힘들다. 

즉, 


의 첫 번째 항은 부호가 ‘-’인 반면 두 

번째 항의 부호는 가정에 따라 ‘+’가 된다. 따라

서 앞선 논의에서와 유사하게 가능한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




  




. [2-1]

경우 [2-1]로부터 


임을 추론할 수 있

으나 이 경우는 해외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로비활동을 강화한다는 

함의를 주고 있으므로 현실성이 부족한 추론으

로 판단된다.

  ′




  




. [2-1]

경우 [2-2]로부터 


임을 알 수 있다. 

즉, 해외기업의 비용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 

국내기업의 로비활동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진행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해외기업의 

한계생산비용의 증가는 외국제품 단위당 가격

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

하게 된다. 이 경우 외국기업은 자연스레 시장

진입에 대한 결정을 주저하게 된다. 따라서 국

내기업의 입장에서도 시장분할에 따른 기대이

윤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을 

강화하려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정치적 균형으로서 사후검증 횟수 또한 감소하

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결과 3] 마지막으로 근시안적인 정부의 정치

기부금에 대한 주관적 중요성이 커지면 최적 

사후검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자.




 



여기서 




′




  






′

에 대한 부호는 두 번째 항이 가정에 의해서 양

이며 세 번째 항도 양이다. 그러나 첫 번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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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


는 양의 부호이지만 앞의 

음의 부호 때문에 전체적인 부호 판별이 어렵

다. 따라서 [3]도 다음 두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

기로 한다.

  ′




  






′

[3-1]

경우 [3-1]에서는 근시안적인 정부가 정치기

부금 모금에 상대적으로 큰 선호를 가지게 되

면 국내기업이 제시하는 정치기부금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더욱 엄격한 사후검증절차를 기꺼

이 시행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

내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함의를 보여주

고 있으며 


이 된다.

  ′




  






′

[3-2]

경우 [3-2]에서는 근시안적인 정부가 국내기

업이 약속하는 정치기부금에 대하여 그 대가로 

더욱 엄격한 사후검증절차를 시행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기부금의 

크기 또한 정부의 비용만큼 크게 늘어나기 때

문에 국내기업의 입장으로서는 더 많은 재원을 

정치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더욱 정치기부금 모금 지향적

이 된다는 것은 모금에 대한 대가로 국내기업

이 원하는 정도의 엄격한 사후검증을 시행할 

강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

우 [3-2]에서는 사후검증 시행에 따른 정부비용 

증가로 인한 정치기부금 증가가 오히려 사후검

증 강화로 인한 국내기업의 기대이윤 증가를 

앞서게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다소 드문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Ⅴ. 결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공연하게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미국이 한 협상 중에서 가장 실

패한 협상이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NAFTA의 

폐기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하여왔다(The 

Economist, “Mexico and Trump : Bracing for 

impact,” Jan. 14th , 2017). 따라서 트럼프가 대

통령에 취임한 이후 NAFTA의 재협상 또는 협

상의 폐기를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그러나 오

랜 기간 동안 유지된 NAFTA 체제는 협정가맹

국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의 경제적 관계가 심화되어 이를 단시간에 

폐기하는 것은 협정 당사국 모두에게 경제적 

피해를 크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

았다(The Economist, “Free Exchange : Better 

than a wall,” Feb. 4th , 2017). 그렇다면 이러

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는 협정의 폐

기를 주장하는 것일까? 협정의 폐기 없이 

NAFTA의 틀 내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의 

이익을 실현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많은 기존 논문들은 자유무역협정 내에서도 

원산지규정과 사후검증과 같은 기제들이 자유

무역협정에 참가하는 협정당사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고 지적하고 있다(Kala Krishina, 2005). 이에 

따라 정책제안자들은 NAFTA의 재협상과정에

서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을 조언하였다

(The Economist, “NAFTA: Reshape or shatter?,” 

Feb. 11th , 2017). 그러나 Krishina (2005)의 

주장처럼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경우에 따라서

는 그 국가의 후생을 자유무역협정 이전의 후

생보다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협정당사국들에게 자유무역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인 원산지규정 또는 사후검

증과 같은 제도들이 반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자체가 보호무역을 위한 기제로 기

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후생이 악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

부는 자유무역협정의 폐기보다는 자유무역협

정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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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NAFTA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시킨 새로운 협정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을 탄생시켰

다(The Economist, “Trade: Marginal revolution,” 

Oct. 6th, 2018).” 우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특히 구체적으로 사후검증을 이용하여 보호무

역의 동기를 실현시키는 기업의 행동을 정치경

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모형화하였다. 이는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NAFTA를 폐기하지 않고

도 충분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 자유무역협정 하에서도 존재함을 보여준다. 

분석에서는 국내시장의 유일한 국내기업이 

독점적 지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시장진입을 고려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강도 높은 사후검증이 시행될 수 있도

록 통상정책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모

형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까지

도 국제무역에서 이론적 논의가 미흡하였던 원

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의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는 최초의 이론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분석

에서는 국내기업이 엄격한 사후검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에 참여하는 유인을 파악되

었으며 정치적 균형으로 도출되는 최적사후검

증 횟수가 국내기업의 순기대이윤이 복점에서

의 이윤과 무차별하게 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는 함의를 파악되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정

치기부금액은 사후검증시행에 따른 정부의 추

가적 비용이 보상되는 수준에서 제시됨을 알 

수 있었다. 최적사후검증의 엄격성 정도와 모

형에서 고려된 파라미터와의 관계는 비교정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① 

국내기업의 생산기술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록 사후검증이 더욱 강도 높게 시행될 수 있

도록 국내기업은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강화할 수 있다, ② 외국기업의 생산기술이 상

대적으로 비효율적일수록 국내기업이 로비활

동을 강화할 유인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③ 근시안적인 정부가 정치기부금 모금에 상대

적으로 큰 선호를 가지게 되면 국내기업이 제

시하는 정치기부금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더욱 

엄격한 사후검증절차를 기꺼이 시행할 수 있다

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을 살펴보

면, 자유무역협정 하에서도 수입국 정부는 외

국기업 진입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자국 기

업의 이윤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 규

정 사후검증절차 등, 다양한 유형의 비관세 장

벽을 강화시킬 충분한 유인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서, 최근 미국이 NAFTA 체제를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협정 (USMCA)으로 자유무역협정

의 형태를 유지하는 통상정책을 선택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함의를 본 연구를 통

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원산지 사후검증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분석이 선행되면 이론과 실무와의 연관성

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특

별히 직접검증의 경우, 각 국가별 산업별 원산

지 사후검증요청에 대한 자료는 관련 개별 기

업에게 직접적으로 요청되므로 자료 수집이 용

이하지 않다. 본 연구는 실제적인 자료 수집 이

전에 원산지 사후검증과 같은 무역제도의 기능

과 활용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위한 일반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

석방법에 입각하여 사례분석 등 실제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실무적인 해석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추후 연구대상으로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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